
이주대책수립에 있어 예상되는 이주대상자들의 범위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상자에세 이주정착

지의 택지를 분양받게 하려는 것이다. 해조류 종묘 매양장에 부속된 무허가 미등기건물인 관리사를 

포함한 시설 일체를 신축한 갑이 제3자에게 이를 채무담보조로 양도하여 제3자에게 처분권이 귀속

된 이상, 갑이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위"가"항의 특례법에서 예상하는 이

주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2.04.24. 선고 91누8692 

판결)


